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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0억 원대 자산가가 2011년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안내

② 드디어 정확한 통계 나와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액 지난 5년간 총 24조 8,256억 원!

③ 장정숙 의원“저소득층 현실 반영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무분별한

   직권가입제도 개선해야”

④ 국민연금 주식대여 논란... 특별관리 하겠다면서 기준은 오락가락

⑤  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안 낸 사업장 16만7000곳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정숙의원실 02-784-1530~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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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18.10.23(화) 담당 김영상 비서관

150억 원대 자산가가 2011년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안내

- 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과세표준액) 총 2476억 -
-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중 상위 50위 해외출입국 횟수 총 2만 7,585번!

◌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입이지만, 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중단·실직·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임.

◌ 국민연금 공단이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

출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8년 8월 기준 350만 명임

 -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

정되어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자는 최근 감소 추세. 하지만 강제적으로 직권가입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님

 ※ 무분별한 직권가입으로 인해 2016년부터 납주예외자가 감소하는 추세임.

  -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

하기 힘들다는 점임

  - 실제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20%(4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하였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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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선정 현황 및 누적 현황

    (2018. 8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신규 기존 계
2013년 1,451,615 3,123,826 4,575,441

2014년 1,525,331 3,045,683 4,571,014

2015년 1,593,932 2,917,633 4,511,565

2016년 1,506,374 2,666,895 4,173,269

2017년 1,484,607 2,341,510 3,826,117

2018.8월  977,258 2,548,813 3,526,071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표2]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2013년 1월 ~ 12월 1,371
2014년 1월 ~ 12월 1,744
2015년 1월 ~ 12월 32,397
2016년 1월 ~ 12월 67,426
2017년 1월 ~ 12월 112,717
2018년 1월 ~ 8월 37,012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재산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인데도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납

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만 2400억 원이 넘었음.

 -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2018년 8월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과세표준액)을 살펴보니, 총 2476억

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액(재산)이 있다하여 

과세자료 보유자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함

  - 다만, 과세표준액(재산)을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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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납부예외자 과세표준액 상위 50위 내역(2018.8기준)

(단위: 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문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회피하는 이들임. 

  - 과세표준액(재산)과 마찬가지로, 외제차 및 해외 출입국 빈번자는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보험

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납부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유도

[표3]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외제차 보유현황 및 해외출입 빈번자(4회이상)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외자차 보유 64,371 49,649 48,639 34,507 52,481
해외출입국 

현황
(4회 이상)

37,653 43,621 53,023 63,608 79,328

* ‘18. 8월말 현재 납부예외자 중 2014년도에 출국 4회 이상자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순번 성명 납부예외일
과세표준액

(재산세관련내역)
비고

(공단상담내역)

1 신00 2018-04-24 16,407,534,308 안내문 발송
연락불가

2 이00 2011-06-07 14,862,384,578 안내문 발송
유선상담

3 이00 2017-06-01 10,847,753,212 안내문 발송
유선접수

4 김00 1999-04-01 8,746,592,518 안내문 발송
연락불가

5 이00 2000-11-11 6,973,888,826 안내문 발송
유선상담

6 김00 2017-05-07 6,888,243,321 안내문 발송
유선상담

7 이00 2015-02-09 6,659,783,070 안내문 발송
유선부재

≀

48 임00 2017-08-01 3,075,273,250 안내문 발송
연락불가

49 문00 2018-03-17 3,070,039,531 안내문 발송
연락부재

50 최00 2006-06-30 3,042,092,389 안내문 발송
유선상담

247,646,782,75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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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해외출입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상위 50위명의 총 횟수는 

2만 7,585번, 5년동안 평균적으로 551번 정도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표 4]  최근 5년간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횟수 상위 50위 현황

(단위: 횟수)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액 자체가 작기 때문임. 

 -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최고액도 월 204만55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 240만 원·최고액 72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정숙 의원은 “재산, 외제차, 해외 출입국 기록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때문

에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단은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

다 적극적인 안내와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밝힘. /끝/

순번 성명
 납부예외일

(사유) 횟수
비고

(공단상담내역)

1 이 0 0 2010-06-01 837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2 정 0 0 2015-12-09 806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3 유 0 0 2006-08-18 695 안내문발송

4 구 0 0 2014-11-01 686 안내문발송
연락불가

5 이 0 0 2008-07-01 681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6 민 0 0 2004-07-14 672 안내문발송
연락불가

7 안 0 0 2004-05-30 668 안내문발송
연락불가 

≀

48 홍 0 0 2016-06-24 424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49 박 0 0 2014-04-28 422 안내문발송
유선상담

50 심 0 0 2008-09-0 420 안내문발송
유선부재

총계 2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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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18.10.23(화) 담당 김영상 비서관

드디어 정확한 통계 나와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액 지난 5년간 총 24조 8,256억 원!

- 국민연금 공매도 문제 정확한 통계 없이, 누적금액, 1일평균 금액 등 
추정치만 나와 그동안 정확한 통계 힘들어  -

- 연금공단 지난 5년간 689억원의 주식대여 수수료 챙겨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공매도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액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 세간의 의구심만 쌓여

가고 있었음. 

◌ 하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대여 신

규체결 수량은 총 24조 8,256억 원으로 나타남. 또한 연금공단은 동 기간에 주식대여를 통해 

약 689억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음.

[표 1] 최근 5년간 주식 신규대여 현황

(단위 : 백만주,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월 총합

국내시장
대여주수

(A)
5,577 6,693 6,917 7,799 4,908 31,894

국민연금
대여주수

(B)
179 169 118 145 90 700

비율(B/A) 3.21 2.52 1.70 1.86 1.83 2.19

대여금액

(억원)
61,285 59,565 47,456 42,080 37,870 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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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최근 5년간 국내주식 월 평균 대여잔액은 5,848억 원, 같은 기간 5년간 국내주식 평균 대여기

간은 42.9일로 나타남.

[표2] 최근 5년간 국내주식 월 평균 대여잔액

주) NPS 대여규모 : 월말기준 잔고를 합산하여 12개월로 평균함, 2018년은 6개월로 평균함

[표3] 최근 5년간 국내주식 평균 대여기간

                                                                                               (단위 : 일]

◌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주

식대여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그간,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24조 8,256억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

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

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장 의원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주식대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끝/

수수료

(억원)
146 190 147 138 68 68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월 평균

대여규모 6,658 6,966 5,065 4,483 6,291 5,848

(대여규모 : 월말 평균잔고 기준,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평균

NPS 43.5 52.4 37.5 49.7 31.5 42.92

주) 보유기간의 수량가중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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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18.10.23(화) 담당 부유민 비서관

장정숙 의원, “저소득층 현실 반영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무분별한 직권가입제도 개선해야”

- 근로환경 불안정 또는 저소득으로 직권가입자 절반 이상은 2개월 내 탈퇴 및 자격 상실

◌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

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

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직권가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

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2,716명의 미가

입자를 직권가입시켰음 : [표 1] 참조.

 - 특히, 2013년(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하였음.

[표 1]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계 252,716

2013년 1월 ~ 12월 1,371
2014년 1월 ~ 12월 1,744
2015년 1월 ~ 12월 32,397
2016년 1월 ~ 12월 67,426
2017년 1월 ~ 12월 112,717
2018년 1월 ~ 8월 37,012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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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

하기 힘들다는 점임.

◌ 실제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

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남 : [표 2] 참조.

 - 특히, 20%(4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하였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음.

[표 2] 가입기간구간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상실자 수

계
1개월

내
1개월~
2개월내

2개월~
3개월내

3개월~
6개월내

6개월
~

1년내

1년~
2년내

2년~
3년내

3년~
5년내

5년
이상

계 236,458 48,426 94,579 15,512 34,933 25,645 13,789 3,293 292 9
2013년 364 53 65 50 130 66 - - - -
2014년 451 92 82 49 155 93 - - - -
2015년 11,685 4,180 5,189 870 888 356 202 - - -
2016년 60,767 14,440 26,923 4,952 7,943 5,201 1,209 99 - -
2017년 83,666 22,590 29,532 4,810 12,129 7,376 6,479 590 160 -

2018년.8월 79,525 7,071 32,788 4,781 13,688 12,553 5,899 2,604 132 9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상실일 기준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퇴사유는 퇴직(사용관계 종료)이 전체의 98%(232,096명)에 달했음 : 

[표 3] 참조. 

[표 3] 탈퇴사유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상실자 수

계
사용관계

종료
근로자제외(월60시간 
미만, 무보수대표 등)

60세도달 
상실

다른 공적 
연금 가입

사망상실
노령연금

수급자취득
국적상실, 
국외이주

계 236,458 232,096 2,862 1,317 71 61 35 16
2013년 364 339 4 17 2 - 2 -
2014년 451 419 9 18 1 4 -
2015년 11,685 11,445 170 57 2 5 6 -
2016년 60,767 59,796 629 299 18 12 10 3
2017년 83,666 82,171 914 514 21 29 12 5
2018년 79,525 77,926 1,136 412 28 14 1 8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상실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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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6,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96,747

명 순으로 나타남 : [표 4] 참조. 

[표 4]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252,667 96,923 96,747 37,906 12,931 8,160

2013년 1,371 480 600 177 114 -

2014년 1,744 817 642 151 102 32

2015년 32,397 11,268 14,495 4,818 1,115 701

2016년 67,426 26,748 25,891 9,854 3,201 1,732

2017년 112,717 41,445 41,871 18,107 6,719 4,575

2018년 37,012 16,165 13,248 4,799 1,680 1,120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 이에 대해 공단은 미가입자를 최대한 연금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유지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해명함. 

 - 특히,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 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로 단

축시키면서도, 가입자격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음.

◌ 문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가입기준이 10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환경이 안정

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 납부를 강

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가입자의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 근무일수만으로 대

상을 선정해 직권가입 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직권가입 대상의 판별기

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

힘. 아울러 “가입실적을 성과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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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18.10.23 담당 박민경 비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논란... 특별관리 하겠다면서 기준은 오락가락

- 공매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마련한 특별관리 제도, 구체적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관리 도맡겨버린 국민연금공단
-장정숙 의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기준에 대해 명쾌히 해명하고, 객관적 지표에 따라 
관리해야”

◌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대여주식 관리 기준이 모

호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공단 대여주식이 투기적 공매도에 활용될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

적으로 이슈종목 대여중지, 공매도 과열종목 신규대여 중지 제도를 마련하고, 4월 시행에 들어

감.

(1) 이슈종목 대여중지 : 국내 대여주식이 불공정 공매도에 이용된 것으로 금융당국이나 수사 

당국 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대여제한 종목으로 설정 및 전부 리콜실시 등 특별관리

(2) 공매도 과열종목 신규대여 중지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종목

에 대해 그 지정기간 동안 신규 대여 중지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 측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4월 제도 도입 이후  62개 종목을 특별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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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답변>

□ 국내 대여주식이 불공정 공매도에 이용된 것으로 금융 당국이나 수

사당국 조사에서 확인된 종목

 ○ 18년 4월 이후 해당종목 없음

□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 되는 종목

 ○ 18년 4월 이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 되는 종목은 

62개 종목임 

     

구분 종목 수

계 62개

4월 10개

5월 16개

6월 7개

7월 9개

8월 17개

9월 3개

◌ 하지만 국민연금이 제시한 기준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동안’ 주식대여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열종목 지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남. 

이에 장정숙 의원실에서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특별관리 종목 목록은 온전히 수탁은행에

서 관리하고 있었음. 공단 측은, “수탁은행 측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기간동안 대여를 중지하고, 

이력을 남겨놓았다가 대여 수요 발생 시 삭제하며 관리해왔다”고 해명함.

즉, 현재 62개 특별관리 종목은 공매도과열종목에 지정되었다가 현재 대여 수요가 없는 종목으

로, 향후 대여수요 발생 시 다시 대여가 가능한 종목임.

※ 공단의 주식대여 방식

   - 공단은 국내주식 수탁은행과 위·수탁계약을 통해 대여거래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 수탁은행에서는 회사규모, 네임밸류, 상환이행 능력, 리콜 대응능력 등 자체기준에 따른 우량

증권사를 제한적으로 차입기관에 선정하고 있으며, 

   - 대여체결 규모 및 수수료율은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여거

래 중개시스템에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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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에 따르면 62개 특별관리 종목 이외에도 공단 측에 바이오·제약 관련 ‘대여불가 종목’ 11

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

종목명 비율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대여불가

◌ 하지만 국민연금 측에 해당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음. 공단 측에서는 “공매도 과열종

목 지정 제도 도입 (2017.03.27.) 이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고, 그 이후 대여수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알려왔지만, 해당 종목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적 없는 종목이 포

함되어 있었음.(*●○○ 제약 관련 종목)

◌ 올해 바이오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 같이 대여불가 종목을 선

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 기준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해당 종목들을 선정했을 가

능성이 높고, 이 경우 종목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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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

여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모든 걸 맡기고 있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변동률이나 주

가 등락률 같은 종목 선정 기준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함. 

또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함을 고려할 때 주식대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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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18.10.21 담당 김영상 비서관

 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안 낸 사업장 16만7000곳
- 체납한 보험료 1조 4156억원, 

국민연금보험료체납액, 건강보험 체납에 비해 3배나 많아! -

◌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16만 7,000개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원에 달했음. 2013년과 비교하면 약 60% 증가한 

수치. 더욱이 건강보험 체납액보다 3배 이상 많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 국민연금법 제88조를 보면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금은 사

용자(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제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

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16만 7

천개소,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에 달함

(1)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16만 7천개소, 체납한 보험료 1조 4,156억

 ❍ 월급에서 연금을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직장가입자 사업장 

수가 2018년 8월 기준 16만 7,000개소,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에 달함..

  - 2013년 대비 사업장 수 58.6% 증가, 체납한 보험료도 55.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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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최근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현황

 (단위: 명, 개소,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증가비율
(2013년
대비)

지역
가입자수 1,497,000 1,547,000 1,558,000 1,492,000 1,487,000 1,479,000 -

보험료 40,594 42,774 45,004 44,417 44,330 44,134

직장
사업장수 980,00 117,000 127,000 139,000 163,000 167,000 58.6%

보험료 7,848 9,800 10,888 11,923 13,530 14,156 55.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2) 국민연금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체납액, 건강보험 체납에 비해 3배나 많아!

 ❍ 건강보험 체납이 4,212억원(2018년 8월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은 

3.3배가량 높은 수준임. 

  -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보다 1.5배가량(직장가입자

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6.07%, 국민연금은 9%)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연금

의 체납 관리가 건보에 비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표2] 최근 5년간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과 건강보험료 체납비교

(단위: 명, 개소, 억 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비고

건보

체납

사업장수 40,000 40,000 38,000 37,000 51,000 50,000
연금체납

액이 
3.3배! 
많음

체납액 2,689 2,961 2,982 2,978 3,939 4,212

연금
체납

사업장수 980,00 117,000 127,000 139,000 163,000 167,000

보험료 7,848 9,800 10,888 11,923 13,530 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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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반면 연도별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69곳, ▲2018년에는 

111곳만 고발 됨. 

   - ▲2013년 98만개소, ▲2018년 16만 7천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표3] 최근 5년간 체납사용자 고발 현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4)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 증빙서류 없으면 추후 납부도 어려워

 ❍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원천징수

했다는 원천공제확인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 회사 전체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용자의 체납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가 미비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가 감당해야 함. 

◌ 장정숙 의원은 “전국의 연금 체납현황을 고려할 때,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 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연금공

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밝힘

/끝/

연 도  계 불기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죄
판결

실 형
(집행유예포함) 벌금 기타

2013 63 10 0 0 2 13 23 15
2014 138 36 27 5 3 12 29 26
2015 179 53 13 4 5 11 57 36
2016 57 6 9 2 4 0 15 21
2017 169 27 5 2 2 6 17 110

2018.10 111 6 1 1 0 2 8 93
합계 717 138 55 14 16 44 149 301


